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재정조세개혁센터 준비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Tax 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획재정부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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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앞뒤 맞지 않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 간이과세 확대 아닌 폐지해야

날 짜 2012. 2. 28. (총 2 쪽)

논 평

앞뒤 맞지 않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 간이과세 확대

아닌 폐지해야
- 간이과세 확대는 수평적 공평성 훼손, 조세포탈 양산하겠다는 것
-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해 퇴행적 공약 제시하는 잘못 되풀이하나

1. 지난 26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안에 대해,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는 1%부자 및 대기업

증세 정책 등 전반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조세정의와 과세기반을 확충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간이과세 폐지에 대한 전

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 및 개정안이 제안되었다는 것은 모를 리 없으면서, 굳이 총선 공

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퇴행적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표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뭐든

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바람에 휩

쓸려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던 과거를 연상시킨다.

2. 민주통합당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수입금액이기 보다는 소비자 등에게 받아서 대리 납부하는 형태를 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세수가 사업자인 납세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준이 상향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납부의무 면제자를 대량 양산할 수 있다. 2006년에도 전체 사업자 중 38.1%가

간이과세자로, 그 중 납부면제자는 83.4%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을 만큼 이미 간이

과세자 및 납부면제자는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3.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평과세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간이과세 폐지는 선결과제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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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및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

나 지난 참여정부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는 개혁대상이 되지 못했고, 부가가치

세제 정상화는 물 건너 가 버렸다.

이번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것 역시 과연 정말 조세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

이 든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

부담을 지우자는 수평적 공평성이 당연히 성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직적 공평성만

강조하는 것은 조세개혁의 기본을 이해조차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뿐더러 국민적 합의도

당연히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오늘날 대기업들의 약탈,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커졌다. 당연히 정치권이 귀 기울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

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세 부과를 줄이겠다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고하고, 나아가 복지국가 기반을 제대로 만

들어 영세사업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이과세 폐지와 같은 건전한 정책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회복하여 복

지 인프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다. 끝.


